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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  2025.9.24.(수)  

□ 국민소통국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 고발 예정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내일(25일) 한동훈 전 대표

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

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3일 오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

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

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또한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

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해 꾸며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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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

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말해 온 발언과 

모순되며, 실제로 계엄 해제 당일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과도 배치된다.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 조사 대상이 되자 억지 주장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

니라 특검 소환 조사를 위한 소환장부터 성실히 수령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특

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